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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늘 펼쳐지던 미중 사이 대결은 줄어들었고 

아세안은 아세안 내 문제에 보다 집중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군부 통치는 큰 골칫거리였다. 내정간섭이 불가한 아세안 질서 때문에 

아세안은 미얀마 내부 문제 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202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군부 독재 국가의 의장국 수임에 따른 국제적 비판과 비난은 일단 

해결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의 의장국 순번을 건너뛰고 필리핀으로 2026년 의장국을 

넘겼다. 아세안은 2023년 한국, 미국, 중국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핵심으로 하는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향후 아세안과 모든 협력은 이 AOIP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 강대국, 중견국과 관계를 아세안 주도로 끌고 가려는 아세안의 의지, 즉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 강화를 위한 시도였다.  

 

반면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된 이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어왔던 

미중 사이 밀고 당기는 경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모두 G20에만 참가했다. 

미국에서는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중국에서는 리창(Li Qiang) 총리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여했으나 불꽃 튀는 설전도 없었다. 아세안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주도의 EAS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의 대동남아 

관여 의지가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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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강화를 하려면 정치군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하고 

경제성장과 개발 문제, 그리고 아세안중심성 강화에 더 집중하는 아세안의 전략에 

유의해야 한다.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 강화를 위해 모든 협력을 아세안중심으로 끌고 

가려 하고 이를 위해 AOIP를 핵심으로 하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이 

아세안과 추진하는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work plan)에 AOIP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지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1.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여국가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중심성과 성장을 내세워 미얀마 문제 덮기 

 

2023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얀마 문제를 미봉책으로 피해가면서 

경제성장과 아세안중심성 강화를 특히 강조한 정상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가장 큰 딜레마인 미얀마 문제는 2025년 미얀마가 의장국을 맡을 차례가 가까워지면서 

더 긴급한 사안이 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의 2025년 의장국 

순번을 건너뛰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내세운 “성장의 

핵심 (Epicentrum of Growth)”에 어울리게 청색경제프레임워크(Blue Economy Framework),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Digital Economy Framework),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 이니셔티브를 

아우르는 문서인 “성장의 핵심으로 아세안에 관한 아세안 정상선언”도 발표되는 등 

아세안 경제성장을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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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미얀마 문제 

 

2021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미얀마는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딜레마로 

떠올랐다.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일어난 민주화를 뒤집는 군부 쿠데타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고, 아세안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2021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모였던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문제에 관한 5개항 합의(Five-

Point Consensus)를 발표했다.1 이 5개항 합의의 핵심인 아세안 특사 파견을 통한 문제 

해결 모색, 아세안 중재를 통한 정파 간 대화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통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회원국 내 군사 쿠데타, 민주주의 역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아세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캄보디아, 2023년 인도네시아는 의장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동남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인도네시아가 2023년 의장국이 되면서 미얀마 문제에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2023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은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고민을 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리더십하에서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해결방안 

내지는 대응 방안을 내놓을까라는 고민이고, 두 번째로는 2026년으로 예정된 미얀마의 

의장국 수임 문제다. 전자는 지난 2년간 경험으로 봤을 때 특별한 해결책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정상들은 “5개항 합의 이행에 관한 

아세안 정상 검토와 결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2 

미얀마가 여전히 아세안의 회원국임을 확인하고, “포용적인 국가적 대화를 통한 미얀마 

주도의 평화롭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또한 아세안 관련 회의에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non-political representation) 허용, 즉 이를 뒤집어 말하면 군부 인사 및 

군부 인사에 연계된 고위급의 참가 금지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지한다는 합의를 내놨다.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돌파구는 없다는 의미다.  

 

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항은 의장국 수임 문제다. 이미 아세안은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으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3 이미 한 차례 큰 문제를 경험한 아세안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2026년 미얀마의 의장국 순번을 건너 뛰기로 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아세안 정상들의 성명에는 미얀마를 의장국 순서에서 뺀다는 표현이 아니라 “2006년 

의장국은 필리핀이 맡기로 했다(Decided that ASEAN Chairmanship in 2026 shall be 

assumed by the Philippines)”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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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보면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의 2026년 의장국 수임을 

반대하고 필리핀에 넘긴 듯하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종의 합의의 정황도 보인다. 미얀마가 2026년 의장국 수임을 

2027년까지 미루고 2027년 의장국을 맡을 필리핀이 먼저 의장국을 한다는 식의 합의다.5 

향후 1~2년간 미얀마 내 상황 변화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좀 더 관망한 이후 결정을 

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물론 미얀마 군부는 이런 아세안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는 사전에 미얀마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6  

 

AOIP 주류화의 확장과 아세안중심성 강화 노력 

 

이번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다양한 선언과 합의 중 유독 눈에 띄는 성명이 세 개 

있다. 아세안이 한국, 미국, 중국과 각각 발표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과 협력에 관한 선언이다. 각 선언은 공히 

AOIP 협력에 관한 아세안+1 공동성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7  AOIP는 2019년 

아세안이 당시 확산되기 시작했던 인도-태평양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아세안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괄성(inclusiveness)이라는 원칙하에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협력,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사이의 협력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한 문서다.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이 인태 지역에 대한 각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라 

한다면 아세안의 AOIP는 아세안에 이익이 되는 협력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아세안에서는 이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으로 고수해왔다. 문제는 

AOIP가 아세안 개별 국가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전략은 될 수 있어도 미중 경쟁 등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전략이 될 수 없고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8 

 

이런 비판에 직면해 아세안은 2022년 아세안 내 협력 메커니즘 속에 AOIP를 

주류화(mainstreaming)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OIP를 중심에 놓고 아세안 협력에 있어 

실행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9  그리고 2023년 이런 AOIP 주류화의 흐름은 아세안 

내부를 넘어 대화상대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가 앞서 언급한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 사이 AOIP에 관한 협력 선언 문서들이다. 특히 대화상대국으로 AOIP 주류화를 

확대한 것은 아세안중심성의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세안은 인태 지역이라는 

더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중 전략 경쟁이란 환경 속에서 아세안이 지역 주요 

행위자로 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는 아세안중심성의 강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과 별도의 AOIP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세안이 아세안 주도의 

AOIP 주류화 노력에 한국, 미국, 중국 등을 끌어들여 이들 대화상대국과 아세안 사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더 넓은 틀에서 아세안중심성 강화, 즉 

지역에서 협력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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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성명은 제목부터 내용의 큰 틀까지 대동소이하다. 내용에서도 

아세안과 개별 국가 협력에서 있어 중요 사항들, 예를 들어 한국과 아세안의 성명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한국의 인태 전략 등에 대해 언급한다. 이후 구체 협력 사항은 일관되게 AOIP에서 

제시한 네 분야, 즉 해양협력, 연계성 강화, UN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 경제 및 기타 

협력으로 나누어 협력 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과 협력은 해양협력 등에서 경제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에 관해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은 주제를 막론하고 경제발전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 이행에 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부록 1 

참조).  

 

경제성장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 

 

인도네시아는 이번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라오스에 넘겼다.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인도네시아는 이전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아세안에 

인도네시아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고 이는 “아세안: 성장의 핵심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Jakarta Declaration on 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10 이 선언에는 아세안 합의 IV라는 이름이 붙어 이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했을 때 만들어졌던 아세안 선언 I, II, III (또는 발리 선언 I, I, III으로도 불림)을 잇는 

인도네시아의 아세안에 대한 유산이 되었다. 이 선언은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 

권한으로 지정했던 아세안 슬로건인 “아세안: 성장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이 

중점으로 삼고 있는 협력의 항목 즉, 아세안공동체 건설, 아세안중심성 등에 대한 아세안 

내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자카르타 선언은 또 다른 정상 선언인 “아세안: 성장의 핵심에 관한 아세안 

정상선언(ASEAN Leaders’ Declaration on ASEAN as an Epicentrum of Growth)”이라는 

문서로 뒷받침되며, 이 두 번째 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세안이 향후 성장, 특히 

경제성장에 관해서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11 이 선언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보건,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거시경제 복원력, 금융안정성, 

공급망 연계와 복원력, 아세안 제도 복원력 등을 아세안의 향후 성장에 관한 중요한 

도전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런 도전에 대처하고 아세안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으로 아세안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강화 노력, 디지털 전환, 녹색경제(green 

economy), 청색경제(blue economy),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포용적 경제(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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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등을 내세웠다. 향후 아세안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 진행할 경제협력, 성장을 

위한 노력의 항목들이 제시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해양경제와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해당 

부문 협력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해양경제 청사진은 단순하게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 

수자원까지 포함해 청색경제(Blue Economy)를 향후 아세안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12  이 청색경제는 1) 해양 환경 보전 - 해양 탄소중립,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보호, 재난 복원과 대응, 2) 해양 과학, 기술, 혁신 

- 아세안 국가 내 과학기술 격차 감소, 기술 혁신을 통한 가치 사슬 효율성 증가, 연구 

기관 연계 강화, 3) 해양 우선 순위 - 해양 잠재력 인식 제고, 해양 공간 계획,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지속가능한 해양 금융의 3대 축(pillar)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런 축들은 

항만 등 해양 인프라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역량 개발, 지속가능한 투자와 

금융으로 뒷받침된다. 

 

또 다른 중요한 경제성장의 축으로 지목된 것은 역시 디지털 전환이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4차 산업혁명의 바람 속에 아세안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이 향후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인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0년에 발표된 아세안 

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세안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이미 디지털 전환을 명시했다. 2023년 

8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DEFA)이 이번 정상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 안을 검토 후 정상회의에서 DEFA 협상에 관한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13 이 합의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 차원의 디지털경제협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협상원칙은 DEFA가 포괄하는 범위를 디지털 무역, 초국가적 전자상거래(e-commerce), 

지불과 전자청구서(e-invoicing), 디지털 ID와 확인절차, 온라인 안전과 사이버안보, 

초국가적 데이터 유통과 데이터 보호, 경쟁정책, 신규 이슈에 대한 협력, 인재이동과 

관련 협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부터 사이버 안보, 그리고 

인적 이동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경쟁: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 

 

매년 연말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무대였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비판하며 경쟁적으로 아세안 국가에게 구애를 하는 장으로 

미국,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EAS가 활용되어왔다. 올해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 중국의 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가 공개한 2023년 중국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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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2023 China Standard Map)가 일부 아세안 국가와 인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이 문제가 아세안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인도를 모두 포함하는 EAS에서 미중 사이 

설전을 포함해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예상이 있었다. 이 지도는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해양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사이 국경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와 악사이친(Aksai Chin) 고원을 중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14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EAS는 상대적으로 미중 경쟁의 측면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과거 EAS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15  올해 

EAS에서 미중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EAS 대신 인도에서 열린 G20에 참여했고, EAS에는 해리스 부통령과 리창 총리가 참석한 

탓도 있다. 16  해리스 부통령은 EAS에서 동남아 지역,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강조하며 “미국의 국방, 억지 공약, 그리고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는 미국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열린, 연결된, 번영하는 안전한 그리고 복원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중대한 이익입니다”라고 말했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시 로긴(Josh Rogin)의 지적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EAS에 

나타났다는 항변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G20에 참석하고 직후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EAS 등 아세안이 중심이 된 

지역 다자협력체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18  

 

2023년 취임한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올해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는 아세안 중심의 

지역 다자회의에 첫 데뷔 무대였다.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일대일로를 통한 더 많은 협력을 약속하는 등 예년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Li Keqiang) 

총리가 보였던 행보를 똑같이 보였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미국을 겨냥해 “지금 일방의 

편을 드는 것, 블록 간의 대결, 신냉전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세안 국가들에게 

언급했다. 19  경제협력의 약속이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해 신냉전, 

블록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 미국도, 중국도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지 않은 EAS에서 불꽃이 튀는 전략 경쟁은 없었다.  

 

오히려 미중 간의 경쟁을 놓고 보면 G20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좀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G20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24시간 동안 베트남에 들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과 관계를 베트남 입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로 격상했다. 미국과 베트남의 CSP 수립은 

‘전략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를 건너 뛰고 포괄적 동반자에서 바로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간 것이다.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요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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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미국은 매우 중요한(critical) 파트너입니다. 단순히 예의를 차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 하는 말입니다”라고 했다. 20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갈등 관계로 인해 미국이 중국 봉쇄에 있어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중 하나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 발표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함께 동남아 지역의 파트너로 언급된 두 개 국가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인태 전략서에도 베트남은 빠지지 않고 파트너 국가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응해서 베트남에 대해 미국이 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베트남 입장에서 

이런 미국의 접근으로 인해 베트남의 근본적인 전략적 입장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21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 며칠 전 류젠차오(Liu Jianchao)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이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공산당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난 바 있다. 또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역시 베트남은 이미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4개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는 미국에 앞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 인도와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맺었다. 

미국에 앞서 맺어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전략적 관계가 심화된다는 뉴스와 함께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새로 무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베트남과 러시아 합작으로 시베리아에서 진행되는 유전 개발 사업에서 무기 대금이 

지불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22  

 

결론: 한국의 대아세안, 다자협력 전략 방향은? 

 

2023년 아세안 주도의 일련의 지역 다자 정상회의는 예년에 비해 미중 전략 경쟁의 

요소가 적었다. 미국 부통령과 중국 총리가 참석한 EAS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 날 선 

상호 비판은 예년에 비해 적었다. 미국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맺은 것이 관심을 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베트남을 

특별히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것도 아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예년의 EAS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였으나 올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틈을 타서 중국이 득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EAS에 

바이든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세안 주도 지역 다자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여에 

대한 의문은 커졌다. 이 기회를 살려 아세안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지 못한 점은 

중국의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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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세안 정상회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아세안의 골칫거리인 미얀마 문제는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했으나, 2026년으로 예정되었던 미얀마 의장국 순번을 건너뛰는 

데 합의를 보았고, 일단 급한 불을 껐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세안은 또 한 번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한편 

아세안은 한국, 미국, 중국을 끌어들여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AOIP 주류화 문제를 

아세안 역외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협력의 재포장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한, 미, 중을 끌어당겨 자신들이 추진하는 AOIP 주류화에 

관한 별도의 공동성명 문건을 생산했다는 점은 나름 아세안의 강대국에 대한 일정한 

레버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아직 아세안중심성이라는 구호가 어느 정도는 작동한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도 참석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그리고 별도의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별도로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도 발표되었다. 전자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 AOIP 관련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나열했다. 후자에서는 지금까지 한-아세안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도 

담았다. 두 문서 모두 공히 아세안이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국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며, 2024년을 목표로 한국이 추진 중인 한-아세안 

관계 격상, 즉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되었다.   

 

향후 한-아세안 협력 관계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 한-아세안 관계에서 

다음 중요한 이정표는 바로 내년으로 계획된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이다. 

중국, 호주, 미국, 인도, 그리고 올해 일본까지 모두 아세안과 CSP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한국 차례다. 내년 CSP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아세안이 

제시하는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 호혜적인(meaningful, substantive, and mutually 

beneficial)’ 기준에 맞춰 만들어가야 한다. 특별히 아세안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AOIP 주류화라는 문제와 한국이 제시하는 CSP 협력 사업이 얼마나 

서로 조응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 현 

전략인 KASI와 한국의 인태 전략 사이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도 과제다. 종종 

KASI의 목표가 아세안과 협력관계 강화가 아니라 한국의 인태 전략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KASI와 한국의 인태 전략의 내용에 대해 아세안 방면에 

대한 더 활발한 공공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이번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지난 2~3년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아세안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적 단위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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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지역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아세안은 AOIP를 앞세워 커가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담론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한국의 KASI나 CSP 전략은 공격적으로 AOIP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 인도, 호주가 먼저 AOIP에 별도 협력을 선언한 이후에야 한국은 미국, 중국과 함께 

AOIP에 대한 별도 협력을 선언했다. CSP를 계기로 AOIP를 중심에 놓는 협력을 더 

강화하고 선언은 늦었지만 다른 대화상대국에 앞서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OIP를 중심에 놓는 한-아세안 CSP에서 키워드는 다른 것보다 아세안중심성의 

강화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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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의 AOIP 협력 내용 비교 

 한국 미국 중국 

해양협력 해양 연계성, 해양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 

오염 방지 및 방제, 

해안공동체 보호, 해양 과학 

연구, 해양 상업, 해양 자원 

개발 

해양 자원, IUU 어업 대응, 

영세어업 및 해안공동체 

보호, 해양 환경 보존 

해양경제협력, 해양 환경 

협력, 해양 다양성 보존,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 자원, 해양 과학 기술 

협력 

해양정책 대화, 해양 안전 

및 안보, 해양 경찰 협력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협력, 

비행과 항행의 자유, 해경 

협력, 구조구난 협력 

 

연계성 인프라 건설을 위한 금융, 

스마트 시티, 디지털 연계성,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혁신, 물류, 규제, 

지속가능한 인프라,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협력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협력, 

경제회랑 협력, 스마트시티, 

철도 인프라, 스마트 세관, 

지역 공급망 연계 및 

복원력, ASEAN-China Air 

Transportation Agreement 

인적 이동, 인적 교류 촉진  인적자원 개발, 교육, 디지털 

문해력, 거버넌스, 인권, 

양성평등, 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 

 

지속가능한 

개발 

공공보건, 환경과 기후변화, 

산림보존과 복원, 농촌 개발, 

수자원 관리, 스마트 농업, 

에너지 전환 

Mekong-US Partnership을 

통한 메콩 지역 개발, 역내 

격차 해소 협력, 아세안의 

경제적 회복 지원 

아세안-중국 기술협력 협정 

이행, 식량 안보, 과학기술 

혁신 협력 

성평등, 여성 권리, 노동력과 

인적 자원 개발, 평생학습, 

직장 내 안전과 보건, 

사회복지 

식량안보, 보건안보, 성평등, 

인권, 청정 에너지, 

기후협력, 스마트 시티, 

투명성, 법치 분야 협력 

기후변화, 아세안 기후변화 

센터 설립 지원, 아세안-중 

청정 에너지 협력 센터 지원 

거버넌스, 포용적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포용적 사회 

건설, 인도적 지원과 재난 

관리를 위한 AHA Centr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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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중국 

경제 및  

기타 분야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RCEP 협력,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순환 경제, 

탄소중립, 과학기술 및 혁신, 

녹색 디지털 경제, 

전자이동장치, 노동시장 

금융안정성, 반부패, 무역 및 

투자, 무역 원활화, 유통 

인프라 

ACRF 지원, RCEP 내 협력, 

중-아세안 FTA 3.0 

업그레이드, 디지털 경제,  

e-commerce, 농업협력, 

중소기업협력, 디지털 

거버넌스, 관광 산업 

테러리즘, 초국가적 범죄, 

사이버 안보, 재난 및 

인도적 지원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한-메콩 협력, 한-BIMP-

EAGA 협력 

 역내 경제적 격차 감소 

지원, 2024년 아세안-중 

인적교류의 해 

 

 

1  

6 Niniek Karmini and Jim Gomez. 2023. “Myanmar won’t be allowed to lead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2026, in blow to generals.” Associate Press. September 5.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01.FINAL-ASEAN-LEADERS-REVIEW-AND-DECISION-ON-THE-IMPLEMENTATION-OF-THE-5PC-1.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01.FINAL-ASEAN-LEADERS-REVIEW-AND-DECISION-ON-THE-IMPLEMENTATION-OF-THE-5PC-1.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01.FINAL-ASEAN-LEADERS-REVIEW-AND-DECISION-ON-THE-IMPLEMENTATION-OF-THE-5PC-1.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01.FINAL-ASEAN-LEADERS-REVIEW-AND-DECISION-ON-THE-IMPLEMENTATION-OF-THE-5PC-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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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매년 정상회의 때마다 미중 정상의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큰 관심사였고 강대국의 

아세안 주도 지역 다자협력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였다. 2023년 바이든의 불참

을 두고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지역 다자협력보다 개별 국가와 양자에 보다 

초점을 둔 미국 입장에서 G20이 열리는 인도, 그리고 베트남이 동아시아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보

다 중요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아세안에 대

해 더 이상 외교적 자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Ravi Velloor. 

2023. “Summit signals: what the no-shows by Biden and Xi say of shifting Asian dynamics.” The Straits 

Times. September 8과 Robbie Gramer and Christina Lu. 2023. “Biden’s absence at ASEAN Summit Seen as 

Snub to Southeast Asia.” Foreign Policy. September5를 볼 것.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2/11/25-ASEAN-Leaders-Declaration-on-Mainstreaming-Four-Priority-Areas-of-the-ASEAN-Outlook-on-the-Indo-Pacific-within-ASEAN-led-Mechanisms.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2/11/25-ASEAN-Leaders-Declaration-on-Mainstreaming-Four-Priority-Areas-of-the-ASEAN-Outlook-on-the-Indo-Pacific-within-ASEAN-led-Mechanisms.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DECLARATION-OF-ASEAN-CONCORD-IV.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DECLARATION-OF-ASEAN-CONCORD-IV.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ALD-Epicentrum-of-Growth-merged.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ALD-Epicentrum-of-Growth-merged.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ASEAN-Blue-Economy-Framework.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ASEAN-Blue-Economy-Framework.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Framework-for-Negotiating-DEFA_ENDORSED_23rd-AECC-for-uploading.pdf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3/09/Framework-for-Negotiating-DEFA_ENDORSED_23rd-AECC-for-upload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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